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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 으나 경성공작소가 도산하여 운임을 받지 못

하게 되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우선

본안소송을 낸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경매절차를 거

쳐 운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니와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 다. 그런데 지인

이던 일본의 도다(戶田)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운송계

약상 운임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본안소송 없이도 경매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운임을 받고 선박도 출

항할 수 있었다. 해운업을 하려면 해상법을 잘 알아

야 하고 해법 연구기관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

하 다.

그 후 서돈각 상사법학회장과 이준수 한국해양대

학장, 박원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내가 4인

발기인 대표가 되어 1978년 8월 23일 한국해양대학

연습선 한바다호 회의실에서 한국해법회(이후 한국

해법학회로 명칭 변경)를 창립하 다. 초대 회장에

서돈각 박사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손주찬 교수,

박원서, 김창갑, 배병태 박사와 내가 선출되었는데,

배병태 박사와 간사 던 박용섭 교수가 실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 다. 세계무역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법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새

로운 규제법이 국제통일규칙으로 성립되고 있어 이

러한 동향에 맞추어 외국 해법의 조사 연구와 해법의

국제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법학회

가 지금은 창립취지에 걸맞게 해법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산실로 성장했고, 국제해법회(CMI)와 국제해

사기구(IMO) 같은 국제기구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하여 금석지감(今昔

之感)이다.

나에게 해상법을 가르쳐 주신 무애 서돈각 선생님

은 국민대와 경희대 교수를 거쳐 동국대와 경북대 총

장을 역임하 고 학술원 회장도 맡다가 작고하셨는

데, 생전에 후진양성을 위해 여러 대학의 퇴직금과

원고료, 부동산을 모두 털어 만드신 무애문화재단(無

碍文化財團)의 이사장직을 이런 인연으로 내가 지금

까지 맡아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2012년 9월, 한국해사문제연구소와 일본해사신문

이 공동주최한 한일해사포럼에서 초청강사인 일본

앵커쉽파트너스의 쯔지 하지메 사장이 중요한 발언

을 하 다. 섬나라 일본은 해로(海걟)가 생명선이고

해운이 국가기간산업인데도, 일본의 해양대학들이

일반대학과 합쳐져 해기전승(海技傳承)이 위협을 받

고 승선경험 인력이 해상법과 해상보험 등 해사관련

분야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해사클러스터가 어려

워지고 있다며, 해사클러스터야말로 국력이 신장하

는 길이라고 강조하 다. 해상법은 법학지식과 해상

경력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무애 선생님의 말

과 일맥상통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무명의 해기사가 본

선에서 해상생활을 하며 느낀 해상법 발전을 위한

제언이 씨앗이 되어 우리나라 해상법 정립과 한국해

법학회를 통한 해법 발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다

니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일생의 보람이다. 이것

이 나와 해상법과의 인연이다. 또한 해상법 은사이

신 무애 선생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해상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한국해법학회가 더욱 발

전하여 해운업의 법학적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

사클러스터를 통한 해운입국(海運굤國)이 이루어지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해상법 50년사’발간

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고하신 한국해법학회 정병

석 회장님과 최종현 수석부회장님 및 관계자들께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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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과 나의 인연은 해양대학을 졸업한 후 외항

선을 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기사 직무상 해상법

지식이 필요함에도 부족함을 느껴 공부하기로 결심

하 다. 그래서 하선 후 국민대학 법학과 야간에 들

어가 무애(無碍) 서돈각(徐燉珏) 교수님을 만났다. 이

것이 무애 선생님과의 인연이며, 그때부터 무애 선생

님은 나의 평생 스승이 되셨다. 졸업 후 해상으로 돌

아와서도 틈틈이 해상법 공부를 하 는데, 해상법개

정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작성한‘商法典(海商) 審議에 대한 提言’(100쪽 분량

의 해상법 개정 검토 의견)을‘동남아정기선 선장’

발신으로 보냈다. 당시의 해상법개정위원장이던 춘

강(椿江) 손주찬(孫珠瓚) 교수님이 이것을 읽고, “승

선중인 해기사가 이런 을 쓰다니 대단하다”며 해

상법개정위원회 간사 던 이균성 교수에게 전달한

것을 이 교수가 40여 년간 보관하다가 2008년 한국

해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나에게 돌려

주었다. 본선에서 작성한 나의 서신이 우리나라 해상

법 개정에 작으나마 기여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보

람을 느꼈다.

지금 우리나라 해상법은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한

국해법학회도 많은 발전을 하 으나 초창기엔 내가

근무하던 고려종합운수(KCTC) 사장실에서 회의하

며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 다. 우리나

라 상법은 의용입법(依用굤法)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법률을 거의 옮긴 것에 불과하여 우리의 실정과 괴리

가 참 많았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행위를 다루는

해상법은 법 원리와 실무가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하므

로 이론에 해박한 법학자와 현장업무에 밝은 실무자

가 함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해상법과 관련된 경험담을 소개하겠다. 지난날 고

려해운이 일본 사카모토방적의 의뢰로 선 B/L을 발

급하여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화물을 수화주인

방림방적에게 운송한 적이 있다. 그런데 수화주는 화

물을 인수하 음에도 선 B/L이라는 이유로 사카모

토방적에게 받으라며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

나 사카모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운임을 받을 수 없

었다. 그래서 백방으로 국내 여러 전문가들과 변호사

들에게 도움을 요청하 으나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

했다. 마침 그때 로타리 클럽 행사차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해상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의

외로 쉽게 해결해 주었다. 일본의 고마찌야(小町谷)

가 지은「해상법요의」에 보면, 이런 경우 송화주, 수

화주, 실화주 모두에게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곞帶

債務)가 있어 수화주(실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다고 알려주어 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운

임을 받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경성공작소라는 철강회사의 제품을 운

한국해법학회가 발간한‘해상법 50년사’내용중 해상법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각
계 원로 9인의‘해상법과 나의 인연’이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해법학회와 협의하에
소개한다.                                                       

나와해상법海商法의인연
朴朴 鉉鉉 奎奎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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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 한국해법학회 집행부에서 준 주제는‘나

와 해상법과의 인연’이다. 그러나 필자의 편의상 해

상법과 관련되는 두어 가지 단상(斷想)을 적어 보고

자 한다. 의 내용이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거나 두

서없고 산만하더라도 독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보

아주시기 바란다.

海法의 요람이요 도량인 한국해양대학교
필자의 母校이기도 한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 직후에 설립되어 현재는 국내 유

일의 汎 海洋·海運 관련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일만명 가까운 재학생과 300명을 바라보는 전

임교원, 그리고 4개의 단과대학, 각각 3,600여 톤

과 6,800여톤의 연습선 두 척을 가진 국립종합대학

이다.

그러나 필자가 재학 중이던 1950년대의 초·중반

경은 설립초기에 해당하고 6·25전쟁의 휴전 前後

의 시기여서 1955년 부산 도의 신축교사로 이전하

기 전인 群山의 假校舍에서 釜山 거제리의 천막교사

시절까지는 교사 등 물적 시설이 빈약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육환경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

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실정이었다. 전공학과는 航海

學科와 機關學科의 2개 학과 뿐이었고 학과 당 학생

수는 40여명에서 많은 경우 60여명으로 전교생이

500명을 채 넘지 못하 다. 등록금이 없고 숙식과

피복을 국가가 제공하는 官費학교라는 매력으로 당

시의 어려운 경제 환경상 우수한 학생들을 뽑았으나

실제 급식 등 처우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차 7대양을 제패할 선장, 기관장 등 商船

士官을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뚜렷한 목표 하에 문과,

이과를 망라한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운 하 다. 항

해학과의 경우 법학분야에 전공필수로 법학통론, 해

사법규, 해상법, 국제법(해양법), 선박충돌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각해보자. 그 당시 과연 국내 어

느 대학에서 감히 해상법을 독립된 전공필수과목으

로 설강하 겠는가? 필자가 특별히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없었으리라 확신한다. 당시 일반대학에서

는 구 상법(이른바 依用商法)의 제5편(海商)을 따로

떼어 해상법을 설강할 처지가 아니었다(이러한 사정

은 아마 오늘날에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극소수의 원로교수 몇 분 이

외에는 해상법을 강의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재미있

는 예로 수 십 년간 우리나라 商事法 분야를 이끄시

고 1978년에 설립된 우리 海法(學)會의 초대와 2대

회장직을 여러 해 씩 역임하시며 큰 업적을 남기신

故 서돈각, 손주찬 두 분 교수님께서도 그 무렵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계셨

던 시기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

면 해양대학에서 해상법을 누가 가르쳤는가. 이 분야

의 마땅한 교수를 따로 초빙할 수 없었으므로 선장으

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해양대학 출신의 선배교수가

在京 대학교의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

면서 강의에 임하 다. 따라서 그 강의는 흔히 있는

개념적, 추상적, 사변적(思辨的)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해상실무에서 부딪히고 경험한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해손, 선박충

돌, 해난구조 등 해상위험법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해상운송에서 용선계약, 선하증권법, 나아가 선주책

임제한이나 선장의 직무권한 등의 분야도 실무에 대

한 정확한 이해 없이 머릿속에 암기해서는 훌륭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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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全州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全州에서 살았기

때문에船舶에대하여서는아는바가없었다. 고등학교졸업무렵

大學入試를치르게되었는데그당시한국해양대학과서울대학의

입시가가장빨라서나는해양대학과서울대학입시를치르고두

대학에모두합격하 다. 합격후어느대학에갈것인가생각하

던중, 6·25사변시인민군이전주를점령하 을때고향으로피

난을갔었고인민군의처참한통치를경험하 었는데, 6·25사변

중 해양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연습선에 싣고 부산으로(당시 해양

대학이 군산에 있었다.) 피난을 갔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군이

또점령을하지는않을까걱정이되어해양대학을선택하기로결

심하 다.

해양대학에 진학하고서 처음으로 선박과 해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해운을 이해하게 되었다. 졸업 후 승선생활을 하다가

1963년 갑종선장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갑종선장

면허취득자가극히드물어서해양대학에서나를교수로초빙하여

해양대학조교수로부임하게되면서연세대학교대학원에입학하

여박사학위과정을마치고 1975년에연세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해상법 전공 박사 학위로는 우리나

라최초의박사학위 다.

교수재임중에박정희정권의유신체제가선포되었고전국각

지의대학에서학생들이유신반대시위를하게되자해양대학에서

도학생시위가일어나게될것같으니학장이교수회의를소집하

여교수들이학생감시조를구성할것을제의하 다. 이에대하여

본인이“학생들이무슨범죄집단이냐, 감시조를만들다니부당하

다”고주장하여교수회의가무산되었다.

그후퇴근하는길에두사람이내뒤를미행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본인이당신들이왜나를미행하고있는가하고물었더니

자기들은 도경찰서 형사들인데 나를 계속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대답하 다. 그후로며칠을계속형사들이미행을하고

있으니마음이매우불안하고불편하 다. 그리하여해양대학교

수직을그만두고서울로올라오게되었다. 올라와서바로한바다

해운주식회사를 창설하여(1981년) 해운회사를 운 하게 되었다.

18,000톤짜리벌크선3척을운 하던중 1980년대중반부터해

운불황이닥치게되어1986년에정부의해운합리화정책에따라

한바다해운이현대상선과합병하게되었고, 합병시고정주 현

대그룹회장이현대상선주식7%를줄테니같이일하자고제의해

왔다. 본인생각으로현대그룹에들어가면거기에는많은인재들

이일하고있으므로그들과경쟁하며살아갈것이너무부담스러

워정주 회장의제의를거부하고주식대금으로현금을줄것을

요구하며3억원을주식대금으로수령하고헤어졌다.

그동안 해운을 위하여 활동한 분야를 보면 1978년 서돈각 교

수, 손주찬교수, 송상현교수, 박현규한국해사문제연구소이사

장그리고본인등 5명이사단법인한국해법학회를창설하여우

리나라 해상법발전에 크게 기여하 다. 그간 공적업무를 수행한

면을보면교통부정책자문의원(1982~1983), 중앙해난심판원(현

재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1986~1991), 대한상사중재원중

재인(1982~1995),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1986~1995) 등을

역임하 고 1991년에는 해운산업연구원(현재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으로 1993년말까지근무하 다. 학문활동으로는항해과요

체(한국해양대학출판부)」, 「해상보험법(한국해양대학출판부)」,

「주석해상법(한국사법행정학회)」등주요저서를출간하 고이밖

에60여편의해상법관련논문을발표하 다.

이와같이지나온날을생각하면본인은나름대로우리나라해

운발전에기여한바있다고생각하고있다. 해운산업은그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

다. 특히우리나라는북한이대륙쪽을막고있어서해운산업없

이는국가경제가성립할수없는처지에있기에더욱우리경제에

해운이좋은역할을하고있다. 지금우리해운은세계 8위의해

운강국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세계 5위까지는

성장할것을기대한다.

海運과나
裵裵 炳炳 泰泰

(전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海法의요람이요도량道場인
韓國海洋大學校, 外 굟굟 東東 喆喆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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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하를 막론하고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법학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공급이 얼마나 절실한

가. 그러한 면에서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상법을 포

함한 해법을 폭넓게 교육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

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항해학과와 기관학과 졸업

생들이 오늘날 해운물류, 선원, 선박, 항만, 해양경

찰, 해양안전심판 등의 공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산업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운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은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보고 있

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海事法學科(현 海事法學部)는 그 특수성

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애로를 겪으며 지난 30여 년

간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다. 필자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걸

친 청년층인 이들 졸업생 가운데 30여명의 국내외

주요기업 경 진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해운과 보험

업계 종사자가 370여명으로 가장 많고 10여명의 대

학교수와 국책연구소의 연구직, 각급 공무원, 그 밖

에 다수의 변호사, 금융계 종사자, 국내외 로스쿨 재

학생 등을 합하면 230여명에 이른다. 이 젊은 일꾼

들이 장차 이 나라해운·해상분야를 떠받칠 반석의

역할을 할 것임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뜻있는 이들은

모두가 격려해야 할 일이다.

필자가 한국해양대학에 부임할 당시 우리 해법(학)

회의 창립발기인이시며 고문이시고 전 한국해양대학

교 학장이신 이준수 박사님께서 국제법(해양법)을,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으로 우리 학회를 이

끌어 오신 배병태 명예회장님께서 해상법을 담당하

고 계셨다. 나는 해사법규를 담당하고 한편으로 수년

간 선박충돌법도 강의하 다. 그 후 해사법학과가 개

설되면서 커리큘럼상 공통적인 일반 公法·`私法과

목 이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법에 관한 여러 과

목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해사법학과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대학 법학과보다 굁修學點이 20학점 정

도 많았다.) 학부와 대학원에 걸쳐 국제해양법은 이

준수 박사님께서 계속 담당하셨고 나머지 海法과목

들은 나와 그 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박

용섭 교수가 분담하여 강의하 다(배병태 회장님은

해사법학과가 개설되기 얼마 전에 학교를 떠나셨다).

이 무렵 다년간의 선장 실무와 해운기업체의 임원을

역임한 후 다소 늦게 한국해양대학에 부임하신 황석

갑 박사는 해사대학의 해상법, 해사법규, 선박충돌법

등을 모두 담당하는 수고를 하셨다.

나는 해상운송법과 복합운송법 분야에 특히 관심

이 있었고 따라서 이 분야 국제조약의 흐름과 責任걩

의 변화 등을 꾸준히 살펴보게 되었다. 해사법학과의

출범당시 장차 우리나라의 지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

환경에 비추어‘國際運送法’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

여 필자가 20세기말 정년퇴직할 때까지 담당하 고

지금도 이는 핵심적인 과목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데 당시의 이러한 결정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해상법연구의 짧은 역사와 자료부족으로
인한 애로
20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 모든 면이 日帝의 强占이라는 비극의 향에서 벗

어날 수 없듯이 해상법연구도 태생적으로 그러한 제

약에서 출발하 다. 광복 후에도 1962년 우리 상법

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依用商法이라는 형식으로

舊 日本商法(海商編포함)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해상법은 형식적인 법체제상

으로는 商法典의 한 개 編을 구성하지만 그 내용의

국제성·통일성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海法

(maritime law)에 속하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

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공식기구인 UNCTAD 또는

IMO 등이 海法분야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해법의 국제적 통일을 지향하는 非政府機

構인 國際海法會(CMI)가 海商法을 포함한 해법의 발

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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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어렵다. 

필자의 재학 중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알기 쉽게 해

상법을 강의하신 분이고 許東植박사님이시다. 許박

사님은 해양대학 항해학과를 1기로 졸업하셨고 다년

간 해상과 육상의 실무경험을 쌓으신 후 해상법을 공

부하면서 강의에 임하셨다. 당시 許교수님의 강의는

논리적이고 치 하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해운계에서 許東植박사

님의 업적은 사실 다른 곳에 있다. 얼마 후 교단을

떠나신 許박사님은 그때 벌써 우리 해운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국의 Lloyd’s, 미국의 ABS 또는 노르

웨이의 NV같은 국제적 船級협회 육성을 꿈꾸시며

오늘날 세계적 반열에 오른 韓國船級을 창립하시는

선구자적인 큰 업적을 남기셨다.

1990년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서돈각 박사님의 古

稀 축하모임에 필자와 함께 참석하신 후 소공동의 한

日食집에서 필자를 격려해주신 것이 엊그제 같아 다

시 한 번 許박사님을 추모하게 된다. 얼마 전 우리

학회의 고문이신 갏斗煥 중국 북경이공대학 법학원

겸임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서울法大 대학원 당시의

허동식 교수님을 회상하시는 말 을 듣고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로웠다. 아울러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선장으로서 해상경력을 쌓은 후 해상법을 전

공하고 교단에서의 강의와 해상법 분야의 국제 활동

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김인현 교

수와, 역시 선장출신으로 법학을 전공한 후 海法을

강의하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지상원 교수, 목포해양

대학교의 이창희 교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문

병일 상무, 기관장 경력을 쌓고 다시 법학을 전공한

후 해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

우 박사, 그리고 해기사 출신으로 한국해양대 대학

원에서 해사법을 공부한 후 본인의 母校인 목포해양

대학교에서 해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일 교수를 비

롯하여 해기사로서 어렵게 海法을 공부하여 해운과

보험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께는 크나큰 격려를

보내고 가일층의 분발을 당부하며 앞으로 해상실무와

법학이론을 두루 갖춘 해상법 학자와 공무원, 전문경

인, 기타법조인등의꾸준한배출을기대한다.

필자가 1974년 한국해양대학교의 교단에 선 후 70

년대 말까지는 항해학과, 기관학과의 두개 학과 체제

가 유지되었다(물론 입학정원은 크게 증가하 다).

그러다가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장·기관장 등 海技士 외

에 해운분야의 다양한 인재양성이라는 국정방향에

맞추어 1980년부터 여러 학과가 증설되었는데, 이때

에 海法을 전공하는 海事法學科가 신설되었으며 지

금은 海事法學部로 승격하여 운 되고 있다.

물론 해사법학부의 학부와 대학원이 해법 연구의

중심이지만 해양대학의 특성상 다른 학부 또는 학과

에서도 해법 중의 필요한 과목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

으로 폭넓게 운 하고 있다. 그러면 해법관련 과목의

설강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사법학부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으로 해상

법, 국제운송법, 해사법규, 해양법, 용선계약법, 선

하증권법, 해상보험법, P&I 보험법, 해양법, 해상법

판례 등이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으로 선박담보물권

법, 선박집행법, 선박매매법, 선박금융법, 해상교통

법, 해양경찰법, 해양환경법, 해양환경손해배상법,

해양형법, 해사법규판례, 해양법판례 등을 들을 수

있다. 해사법학부 이외에 海事輸送科學部, 航海學部,

海洋警察學科, 海運經營學部 등에서도 위에 열거한

과목 중 필요한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이들 과목 이외에 국제해사협약론, 해상노동

법, 선박투자법, 해사행정법, 해운항만법 등도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법학교육의 목적이 꼭 전문법조

인의 양성이나 국가고시를 통한 입신출세의 한 방

편만으로 흐른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광범

위하고 활기찬 자유시장경제의 틀에서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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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상법(海商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 입법경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직후 혼란기간이

지난 1945년 11월 12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서

일제 강점기의 법령 중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규정하

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밖의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 으며, 1948년 정부수립 후에도 제헌

헌법 제100조에 의거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행법령

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민사령’

과 여기에 근거한 일본의 민법전, 상법전(해상법 포함)

등이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법률에 의존하도록 한 것

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신과 민족감정을 저해하는 것이

었고, 또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법리의 발전

등 현실적 입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사법[민법 및

상법(해상법 포함)]의 제정·정비는 시급한 과제로 제

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48년 9월 15일 대통령

령 제4호로 판·검사, 변호사, 법률담당 공무원,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 다.

이 위원회는 민법전·상법전(해상법 포함)·형법전·

소송법전 등 기초법의 초안을 기초하 으며, 위원장은

김병로(金炳걡) 초대 대법원장이, 부위원장은 이 인(굃

仁) 초대 법무부장관이 맡았다.

‘상법’은 1957년 말 초안 작성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958년도에 제정된‘민법’ 려 심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있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심

의가 지연되고 있던 중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분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를 통과한 후 정부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

로 제정·공포하 고, 동 상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1961년 5월 16일 즉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당시 박

정희 육군소장(박정희 대통령) 중심의 혁명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 고, 입법·사법·행정의 3

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 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

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

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

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국가

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 의결기

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상법을 통과시킨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공포된‘국가재건

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해 최고 통치기

구로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게 되었고, 제3공화국

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

는 예비역 장교(주로 대령, 중령 등)로 구성되었다. 이

기간 중 최고회의는 1,300개의 각령(閣令)을 발표·집

행하 고,  헌법외에도 725개의 법률을 입법·공포하

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분과위원장에는

아주 청빈한 현역 육군중령 고 이석재(전 총무처장관

및 감사원장 역임)씨가 임명되었고, 법사위는 대법원·

법무부·검찰·형명재판소·혁명검찰부·내각사무처

를 관할하면서 법령을 대폭 정비한바 있다.

우리의 해상법도 이 때 당시 1961년 하반기에 법전

편찬위원회로부터 초안 등 관계 자료들을 넘겨받아 국

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

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필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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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터넷에 의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필요한

자료를 섭렵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필요한 학회지,

논문 등 각종 자료는 인쇄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

으므로 이를 입수하기 위하여 모두 애를 많이 썼다.

1981년 우리나라가 CMI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CMI

Yearbook, CMI News Letter 등은 물론 CMI 활

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접할 수가 없었음은 당연

하다. 그러니 당시에는 과거 수십 년간 CMI에서 어

떤 내용이 논의되었고 어떠한 조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했나 하는 것조차 알기 막막하 다. 외국

대학이나 학회 등과의 교류도 지금과 같지 못하 으

며 교수들의 해외 나들이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당

시 학문세대들은 日語 해득에 별 지장이 없었고 우리

법체계도 일본과 유사하므로 자연스럽게 일본을 통

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만 해도 해법 연구의 역사는 우리보다 깊다.

저들의 자료에 따르면 日本 海法學의 始祖에 해당하

는 故 松波仁一걏(Dr. N. Matsunami)는 일찍이 東

京帝國大學校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899년 일본

文部겛의 명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유학했고 1900년

東京帝國大學校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했으며, 다음

해인 1901년에는 日本海法會의 창립을 주도하 고

1910년에는 東京帝國大學校 법과대학에 다년간 그

의 숙원이던‘海法’강좌를 개설하 다고 한다.

日本海法會는 창립된 지 15년 후 경부터 매년 1회

CMI의 활동내용과 각종 자료 및 일본학자들의 해법

연구논문 등을 수록한 機關雜誌로‘海法會誌’를 발

행하 는데 제2차 세계대전 終戰 전해인 1944년에

제29호까지 발행하고 중단 후 다시 1953년에 復刊

제1호를 발행하면서 그 맥을 이어 오늘에 이르 다.

따라서 그 무렵 우리로서는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일

본의 海法會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CMI와 국제해

법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1980년대 초 당시 주일 대사관에 파

견 근무하던 집안 조카 굟鎬根 大領을 통하여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海法會誌 20여권을 복사, 제본

받아 긴요하게 참고한 일이 있다.

우리 해법(학)회가 1981년에 비로소 CMI에 가입

하 는데 그 해 해법회지(제3권 제1호) 권두언을 보

면 당시 서돈각 회장님께서 CMI 가입을 축하하시면

서“앞으로는 CMI와의 신속한 해법자료의 교환이

기대되며 신속한 자료제공에 의한 회원여러분의 연

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빌어 마지않는다”라고

끝을 맺으셨는데 이때부터 CMI의 자료를 직접 접하

게 되었다. 해상법공부에서 과거 CMI 등의 자료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재 또는 연구물도 日書에 많이

의존하 다. 우선 우리 법체계가 일본과 극히 유사하

고 당시는 일반적으로 西歐의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해법의 第1世代인 전술한 松波박사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광복 전 半世紀동안 이미 출

중한 학자들이 나타나 유럽 등에 유학한 후 충실한

해상법 교재와 연구물 등의 출간이 이어졌으므로 우

리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 유쾌

한 일이 아니므로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처럼 어렵고 답답한 여건에서 시작

한 우리 해상법 연구가 대략 1980년대 경에 접어들

면서 유럽과 겗美 등 해법학자들의 저서, 학술지, 판

례 등 각종 자료가 점차 널리 유입되고 해상법에 관

심 있는 교수, 젊은 법조인 등의 해외유학이 늘면서

연구 인력이 강화되어 바야흐로 해상법연구의 전성

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고 반

가운 일이다.

그 밖에 과거 30여 년간 해상법과 관련한 우리

한국해법(학)회의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2008년 11월)에 필자가 이미 개략

적으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만 줄이기

로 한다.

나와해상법과의인연
金金 斗斗 煥煥

(한국항공우주법학회명예회장,
중국 북경이공대학(BIT) 

법학원 겸임교수, 
일본중앙학원대학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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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의 해상법개정 할 때에 필자의 참가
1962년에 제정된 해상법을 30여년 만인 1991년도에

개정하 는데, 이보다 앞서 법무부에서는 상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법무부 법무자문위

원회 소속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30명을 위촉하

다. 그 중 제1분과 소위원회(보험법) 위원장에는 고 손

주찬 교수(孫珠瓚: 연세대 법대 학장), 위원에는 고 정

희철 교수(鄭熙喆: 서울대법대), 고 박원선 교수(朴元

善: 연세대 법대), 고 차락훈 교수(굯갫勳: 전 고려대

총장)외 11명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합계 15명이었

고, 제2분과 소위원회(해상법) 위원장에는 고 서돈각

교수(徐燉珏: 전 경북대학교 총장), 위원에는 ① 고 서

정갑 교수(徐廷甲 동국대 법대), ② 고 이윤 교수(굃

允榮, 고려대 법대), ③ 이준수 교수(전 한국해양대 학

장), ④ 김인제 교수(전 대전대 총장), ⑤ 배병태 교수

(전 한국해법학회회장), ⑥ 김두환 교수(숭실대 법대),

⑦ 고 송정관 변호사, ⑧ 안동섭 교수(단국대 법대), ⑨

김주상 부장판사, ⑩ 박길준 교수(연세대 법대), ⑪ 권

훈 국장(해운항만청 해운국), ⑫ 이균성 교수(외국어대

법대), ⑬송상현 교수[현 UN산하 국제형사재판소

(ICC) 소장], ⑭ 김유후 검사장(법무부 법무실) 등 위원

장을 포함하여 합계 15명이었다. 이 명단의 순서는 법

무부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이다. 필자는

1985년 11월 15일부터 1994년 4월 7일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법무부로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상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주로 해상법)으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때 당시의 1991년도의 해상법 개정

의 전후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주요내용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때 당시의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 위촉장

및 일부 회의자료 등을 필자가 27여 년간 현재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 을 쓸 수 있게 된 동기이다.

필자가 해상법 개정에 참가한 바 있는“1991년도의 개

정 해상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① 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이

며, 1976년의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일부 내용을 수

용하 고(상법 제746조 이하), ② 다음으로 주요한 개

정 내용은 해상물건운송조약에 관한 규정인데(상법 제

782조 이하), 그 주요 내용을 본다면, ⓐ 운송사업의

주체를 선박소유자로부터 해상운송인으로 바꾸었고,

ⓑ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포장당

(per package) 500계산단위1)의 금액으로, 즉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 으며 UN 산하 국제통화기금

(IMF)의 화폐단위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2) 변동환율 채택)을 계산단위(unit of

account)로 이름을 바꾸어 해상법에 도입하 다. 그러

나 해상운송인에게 인식 있는 중대한 과실(wilful

misconduct)3)이 있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해

상운송인에게 혜택이 되는 유한책임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상법 제789조의2). ⓒ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는 계약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tort) 책임도

포함시켰고(상법 제789조의3), ⓓ해상운송인의 의무·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생동물·갑판적 화물의 운송

용선계약에는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

790조 제2항, 제3항). ⓔ 이 밖에 정기용선계약에 관

한 새로운 규정을 둔 것도 개정 해상법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다(상법 제812조의 2~6). ③ 해상여객운송

에 관하여는 물건운송의 경우 감항능력 주의의무

(seaworthiness)를 비롯하여 특히 수하물에 대하여는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 개별적 유한책임,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기타 불가항력(Act of God, force

majeure) 등의 경우에 면책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상법 제830조~제831조). ④ 해양사고 구조에 있어서

는 구조료 결정의 요소에 환경손해 방지의 노력이 추가

되었고(상법 제850조), ⑤ 선박우선특권에 있어서는

ⓐ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삭제 또는 추가되었고, 우선특

권의 소멸시 효가 단기시효에서 제척기간으로 변경되

었다(상법 제870조). ⑥ 해상법의 단기 소멸시효기간

은 개정 해상법에서는 모두 단기 제척기간으로 되는 동

시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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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원생으로서 고 서돈각 교수님(徐燉珏: 한국해법

학회 초대회장, 서울대학교 법대학장, 동국대학교 및

경북대학교 총장, 학술원회장 역임)이 지도교수셨고,

서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서 교수

님을 수행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에서 해상법의 법안심의 과정을 눈으로 보았고 방청하

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해상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알 수가 있었다.

당시 해상법은 현재의 여의도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

최고회의(서울시청옆에 있는 현 서울시의회 건물: 전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법

이 늦게 제정됨에 따라 1945년 8월 15일부터 1962년

12월 31일까지 16년 4월 16일 동안 제1공화국 헌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일본 해상법이 그대로 적용되었

던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서 우리 해상법 초안을 심의할 당시 이 초안에는 대체

적으로 일본 해상법을 많이 계수(繼受: reception,

Rezeption)하 지만, 일본 해상법보다 앞서기 위하

여 당시 최신 해운관계 국제조약(예: 1957년도 선주

책임제한조약 등)의 일부 내용과 미국, 국, 독일, 프

랑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많이 참조하여 심의·

제정하 던 것이다.

대학에서 나의 해상법 첫 강의
1960년 4월 1일 고 서돈각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민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서 해상법 강의를 처음으

로 맡게 되었는데 필자의 나이는 27세 다. 당시 국민

대학교의 교사는 중앙청(정부청사) 서문 맞은편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 대학에는 공무원, 군인(장

교 등), 경찰공무원 등이 많이 다니고 있어 일부 학생

들의 나이가 교수들보다도 많았다. 필자가 해상법 첫

강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대형

강의실에 들어가 강단에 섰을 때에 학생들은 필자가 학

생인 줄 알고 모이지를 않았고, 출석부를 가지고 호명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학생들이 다 모여 책상에 착석

하게 되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

당시 필자는 해상법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독일어

원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서울시내 충무로에 위치한

“소피아서점(Sofia)”에 가서 해상법에 관한 독일어 원

서를 구입하 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상법 학자 Hans Wuendoer 교수(독일 Hamburg

대학교)께서 쓰신 해상법의 책「 미법과 국제법을 특

별 고려한 새 시대의 해상법」(“Neuzeitliches Seeha

ndelsrecht”mit besonderer Berusichtigungdes

angloamerikanischen und des internationalen

Rechts(VerlagJ.C.B. Mohr, 1950, Tungen)으로

1950년도에 발간된 책이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세

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며, 문학가이며 정치가

인 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의

시(poem, Gedict)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학

문과 예술은 세계성이 있고 이 학문과 예술들의 앞에는

국경의 울타리도 사라진다 (Wissenschaft und

Kunst gehon der Welt an, und vor ihnen

verschwinden die Schranken der Nationalita)”

라는 시구 는데, 이 시의 정신이 바로‘해상법의 정신

(sprit of maritime law, Geist der Seehandelsrecht)’

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60여 년간 대학 강의를 하면서 딱딱한 국내외 법률서

적의 첫 페이지에 시를 쓴 법률서적을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필자가 가끔 독일의 법학교수님들을

만날 때에 이 시의 내용과 정신을 이야기 할 때가 있

다. 또한 필자가 현재 중국의 북경이공대학(BIT) 법

학원의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중국의 BIT

대학원 석·박사과정 40여명의 중국학생들에게‘국

제항공·우주법’을 집중·강의 할 때에 상기 Goethe

의 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시의 정신은 바로 거의

‘세계법의 통일 가능성’이 있는‘해상법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국제항공·우주법’의 정신이라고 소개

한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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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산해양대학을 오르내리는 재미 이외에 아무것

도 없었다. 이러한‘상법=회사법’이라는 필자의 인

식은 1984년 제1차 상법 개정시에 그 최고조에 달하

다. 5·16 군사혁명(1961년)과 거의 동시에 제정

되었던 우리 상법은 그 이후 군사정부가 이룩한 괄목

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 한번도 개

정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기업기본법인 상법은 경제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사문화되었고, 특별법은 누더기처럼 너덜

거려 빈틈없는 기업규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

다. 이에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던 황산덕 교수님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업기본법인 상법의 개정을

진언하 고, 그 작업이 한국상사법학회에 주어졌다.

당시 상사법학회는 서돈각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셨

고, 필자가 간사를 맡아 이범찬 교수님과 함께 1984

년 상법개정작업을 주도하 다. 법무부의 주문과 대

한상공회의소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상법개정작

업은 당초 회사법뿐만 아니라 보험편과 해상편의 개

정까지 구상하 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급한 상법총

칙과 회사법의 개정으로 끝내고 말았다.

이후 필자가 해상법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이다. 성균관대학교에 있던 필자가 1983년 연세대학

교의 초청을 받아 상법의 원로학자이신 손주찬 교수

님을 모시고 있게 되었다. 우선 제일 먼저 한 일은

연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많은 상법과목의 담당

교수를 정하는 것이었다. 법과대학의 상법 I(상법총

칙·상행위법)과 상법 II(회사법)는 손주찬 교수님,

상법 III(어음·수표법)과 상법 IV(보험·해상법)는

필자, 그리고 상경대학의 상법(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은 이정한 교수님과 필자가 분

담하는 것으로 하 다. 지금까지 회사법 위주로 강의

를 하던 필자로서는 보험·해상법을 강의하게 되었

다고 하는 것이 청천벽력과 같았다. 보험법은 그럭저

럭 얼버무릴 수 있었으나 해상법은 그렇지가 못하

다. 허다한 국제조약과 수많은 외국판례, 그리고 고

도의 전문기술성을 가진 해상법의 온갖 특성을 소화

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뒤 이를 반 학기 동안에 학생

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다.

해상법을 완전히 새로 공부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겨우 첫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서돈각 교수님의 지도로 상법에 입문한

필자가 1983년에 이르러서야 손주찬 교수님 덕분에

해상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해상법 = 뱃놈법’이라는 인식을 바꾸며

필자가 해상법 연구에 진지하게 몰두한 또 하나의 계

기는 1991년 상법 개정작업이었다. 1984년의 상법

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보험·해상편의 개정작업이 바

로 이어져 법무부는 1985년 11월 15일 상법(보험·

해상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서돈각, 손주찬 등 위원

31명)를 구성하고 보험해상법의 개정작업에 돌입하

다. 필자는 배병태 교수님, 송정관 변호사님, 송상

현 교수님, 이균성 교수님 등 쟁쟁한 해상법 대가들

과 함께 해상편 실무소위원회에 배속되었다. 아마

1984년 회사법 개정작업을 주도한 필자의 경험을 살

려보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도 는지 모르겠으나 해

상법의 전문실력과 실무경험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해상운송인

의 책임을 경감하는 Hague-Visby Rule에 따를 것

인가 아니면 이를 가중하는 Hamburg Rule을 도입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전자로

귀착되었다. 이에 1989년 7월 26일에 개최된 공청

회에서는 선주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그

대로 조문화하 다는 혹독한 비판까지 받았으나

1989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된 최종 개정안은 크

게 수정된 바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의 중요 해운국

이 Hague-Visby Rule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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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이 상법의 일부로 편입되어 시행된 것이

1963년 1월 1일이니까 금년이 꼭 50주년이 되는 해

이다. 해상법 시행 반세기를 맞아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 50년사」를 발간하며“나와 해상법과의 인

연”을 기고하고 지난 50년을 회고할 수 있게 되었으

니 그런 광스러운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까 싶어

우선 감사하고 또 해상법 50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햇수로는 50년이 조금 넘는 법과대학 4학년 때

(1959년) 해상법을 수강하면서 필자와 해상법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상법 강의는 상법 교

수이시며 나중에 초대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

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평생 지도교수이셨던

서돈각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해

상법에 대하여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하여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이상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 이는

해상법이 중요 과목도 아니고 용어도 생소하 을 뿐

만 아니라 담당교수이신 서돈각 교수님이 휴강이 일

상 다반사로 되어 있는 당시 분위기로서는 너무 열성

적으로 휴강 없이 강의를 채워주셨으나 눌변이어서

학생들에게 감명적인 인식을 심어 주시지는 못하셨

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수강생들은 해상법하면

‘뱃놈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법과대학 재학 중 필자는 두 개 서클에 관여하 는

데 하나는 기독학생회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재무장

운동(MRA: Moral Rearmament)이었다. 기독학생

회의 지도교수는 민사소송법의 방순원 교수님이셨

고, 또 MRA의 지도교수는 상법의 서돈각 교수님이

셨다. 그런데 4학년 무렵 방순원 교수님께서 민사소

송법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으니 필자가 대학원

에 진학하여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면 어떻겠느냐고

말 하셔서 필자는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하 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바로 군입대 장

이 나와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군복무 중 지도교수

이신 방순원 교수님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서울대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다. 졸지에 지도교수를 잃어버

려 고아가 된 필자는 대학 때부터 잘 알던 서돈각 교

수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 드리고 지도교수를 교체

하고 전공을 상법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상

법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첫 단추는 끼우게 되었

으나 관심은 상법의 주류인 회사법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하여 석사논문도‘주식회사의 자본회계에 관한

법적 고찰’로 썼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유학을 다녀

온 뒤에도 지속되어‘상법=회사법’이라는 등식 속에

서 연구하고 생활하 다. 오히려 미국 유학중 필자에

게 추가된 새로운 관심분야는 독점금지법 내지는 경

쟁법이었다. 군사정부와 결탁한 재벌이 머지않아 독

과점의 문제를 일으키고 경쟁법이 우리 경제의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고속성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무역량으로 말미암아

상법의 한 분야인 해상법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것

은 전혀 내다보지 못하 다. 그리하여 해상법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지도교수이신 서돈각 교수님을 모시

나와해상법과의인연
朴朴 吉吉 俊俊

(연세대학교 퇴임교수,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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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상담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저

명한 정치학 교수님이 법학을 전공하되 한국은 3면이 바다

이니 해양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공법인 국제해양법과 사법

인 해상법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바다에 관한 법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연구 일생을 바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 하셨다. 물론 어린 내가 그 당시 이 귀한 말 을 잘 이

해하지는못했지만마음속에잊지않고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현실을 보니 우선 해상법은 교과목 리

스트에 들어 있기는 하나 한번도 누가 이를 가르쳐본 일이

없었다. 고시과목도 아니고 이 분야에 관하여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렇다고 했다. 국제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해양법

을 가르치는 교수는 안계셨고 겨우 외무고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케케묵은 국제법 지식만 전달하여 암기하는 한심한

상황이었다. 아무도 나의 학생시절에 이러한 바다에 관한

법의 어느 한면이라도 연구하거나 배워본 사람이 있다면 거

짓이었다.

나는 해외유학을 하면서도 고등학교 시절에 진학지도의

차원에서 받은 값진 조언을 잊기 어려워서 일부러 해상법을

수강했었다. 법학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미국의 경

우에도해상법을정규과목으로개설하여정기적으로강의하

는대학은많지않았다. 다만 이과목의필요성을느낀고학

년 법대학생들이 학교당국에 청원하여 강의를 개설하는 경

우가 많았다. 또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유엔을 중

심으로 국제해양법에 관한 전 세계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

다. 대륙붕에 관한 문제는 기초적인 쟁점이고 해저개발과

기타 바다의 이용 등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지구

상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해양법 논의는 그 후 30여

년간 국제법의 가장 인기 있는 분야 고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야말로 해양법에 관한 논의에 끼어들 수

없으면 행세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사정

은 달랐다. 담당 공무원 수명과 친 정부적 교수 약간 명만

항상 국제회의에 독점적으로 참가할 뿐 학계나 법조계에 아

무런자극을주지못했다.

나는 내친 김에 해상법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고 당시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 있는 해상법 전문 로펌에

서 잠시 실무를 경험하다가 귀국하 다. 학위논문을 쓰는

동안 코넬대 법대에서는 오래 전에 은퇴하여 연세가 80이

넘으신 G. Robinson 교수가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내게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자상한 지도를 해주시었다. 그

분은 미국 해상법 연구의 최대의 고전인 여러 권의

kommentar 대작을 출간하신 권위자이시다. 또한 뉴욕의

로펌에근무할때에는당시하버드대를졸업하고 60년이상

해상실무를 직접 해 오신 법조 실무계 최대의 권위자로서

용선계약에 관한 저서의 저자인 고령의 Wharton Poor 변

호사의귀여움을받는행운을누렸다. 이 두 거물이나의해

상법연구에끼친 향은참으로지대하다.

귀국하여 우여곡절 끝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첫 학기

부터 우선 그때까지 한 번도 가르쳐 본 일이 없다는 해상법

과 보험법의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 다. 그 당시에는 이

분야에 관한 교과서나 논문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다. 해

운 실무계도 거의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학계와 협력할 방법

이없었을것이다. 속된 말로무모하게맨땅에헤딩을한셈

이다. 나는 당시에 미국에서 인기가 있던 Gilmore &

Black의 교과서를 토대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상법전

에 있는 해상법의 구체적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거나 어떤

해석을할수있는지꾸준히연구해갔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아주 신기한 표정으로 내 강의를 들었

고 그중에 상당수는 후일 외국에 유학하는 동안 해상법 분

야에서 학위논문을 쓰기도 하고 해상법을 전공하는 학자가

되거나 해상실무를 전공하는 변호사가 되어 많은 활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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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지금 Hamburg Rule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하는 논리이었다. 이리하여 필자는 1985년

부터 1989년까지 5년여에 걸친 120여회의 상법 개

정작업을 통하여 해상법을 철저히 공부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게 되었고, 회사법만의 상법에서 탈피하여

해상법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상법 교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필자는 해상법 연구에 매진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배병태 박사님이 한국해법학회 회장으로 계셨고, 필

자는 국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1991년

상법 개정에서도 제기되었던 Hague-Visby Rule

과 Hamburg Rule의 상충은 국제적으로도 해결하

여야 할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MI에 International Sub-

Committee on Unification of the Law of

Carriage of Goods by Sea라는 특별위원회가 설

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workshop이 1995년 11월

부터 1998년 11월까지 4년간 매년 런던에서 일주

일 정도씩 열렸는데 필자에게 여기에 참석하라는

것이 해법학회의 요청이었다. 정부 대표도 없이 필

자 혼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주국가

인지 화주국가인지의 입장도 애매하여 필자는 한사

코 고사하 으나 배병태 회장님의 강권으로 4년이

나 참석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해상법학자들과 어

깨를 겨루며 국익을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좋은 체험이 되었다. 결

국 CMI는 상충적인 2개 Rule을 조화하는 새로운

스킴을 마련하는 것이 지난한 과제라는 것만 확인

하고만 셈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필자가 한국해법학회의 회

장직을 맡게 되는 이변이 발생하 다. 언감생심, 꿈

도 꿀 수 없고, 꾸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1978년에 창설된 한국해법학회에서 초대 회장 서돈

각 교수님, 2대 회장 손주찬 교수님, 3대 회장 배병

태 박사님의 뒤를 이어 4대 회장이 된 셈이다. 당시

의 솔직한 심정은 큰일났다 싶었고, 어떻게 2년 임기

를 채우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필자의 임기도중 특

기할 만한 사업으로서는 앞으로의 상법 개정에 대비

하여 해상법 개정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

고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해상법 개정작업은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된 계획에 따라 2001년 9월

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달 두 차례씩 천경해운의 회의

실을 빌려 진행하 다. 이 작업이 결국 2007년 상법

개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2년의 회장 임기가 다 차 임동철 교

수님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고 정기총회를 열었으

나 임동철 교수님께서 갑자기 개인사정을 내세워 회

장직을 수락하시지 않아 필자가 하는 수 없이 회장을

연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필자는

2004년까지 4년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학회 발전에

커다란 폐를 남기게 되었다. 그때도 임동철 교수님께

회장직을 넘기려 하 으나 임동철 교수님께서 한사

코 고사하여 고려대 학교의 채이식 교수님께 회장직

을 인계하 다. 

그 이후 개인적으로는 임동철 교수님께 늘 죄송스

럽고 빚을 진 기분이었는데 뒤늦게나마 현재 임동철

교수님께서 배병태 교수님과 함께 명예회장직을 맡

고 계셔서 필자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듯

하다. 1960년대 초 상법에 발을 들여 놓은 필자는 회

사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보험·해상법까지 상법의 모

든 역을 전전하며 해상법 시행 50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를 회고하여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지난

2008년 11월 21일에는 한국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로상까지 받았다. ‘뱃놈법’이라는 오해로부

터 시작된 필자의 해상법 인식이 좀 더 비약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한국해법학회의 무서운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또 해상법과 한국해법학회의 무궁

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해상법회고
宋宋 相相 現現

(국제형사재판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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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상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2

차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당시 국 기업체인 대한해운공

사[현재의 (주)한진해운의전신]에입사한것이그계기 다.

나는대학졸업후에까지부모에게부담을지우고고시에매

달릴 수 없는 처지 다. 우선 병역 문제부터 해결해야겠기에

대학 1학년 2학기에 군대에 지원 입대해 제대하고 2학년에 복

학하여 홀가분하게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자 하 다. 그 당시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 제도로 개편되면서, 보통

고시를 거치지 않았으면 대학 3학년의 수료를 해야만 사법시

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대 후 복학하자마자 보통고

시를 치른 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하 다. 대학 4학년 1

학기말인 1965년 8월의 제4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대비하여

한창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이 해 6월 3일에 있은 소위 6·3

사태인 대·일(※대한민국과 일본) 국교수립 반대 데모에 얽혀

이 2차 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되었다. 수배를 피해 다니면서 그

다음회의시험을겨냥한 1차시험을보아용케통과하 다. 그

러나어쭙잖은데모이력이국가고시에는걸림돌이었다.

이러한 찜찜한 문제를 신원조회 절차에 편승하여 해결해 보

기위해애써준학교당국여러분들덕분으로 1965년 9월국

기업체의 입사시험을 위한 대학의 추천을 받게 되었다. 여러

국 기업체 중에서 내가 해병대 제대자라는 사실 하나가 간단

히 엮여져 대한해운공사를 택하 다. 회사의 성격상 필기시험

에는 아무래도 해상법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혹시 사법

시험에 나옴직한 중요한 문제를 몇개 찍어 대비하 는데 신기

하게도 적중하 다. 찍어 공부한 것중에서 선하증권과 공동해

손의 두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저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던 내용을 잘 기술했다고 자신(?)을 했지만, 지금 생

각해 보면 제대로 알고 썼는지 쓴 웃음이 나오고 부끄럽기도

하다.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아무튼 이 필기시험에는 합격하

으나, 신원조회 절차의 지연으로 이듬해 2월 사법시험 기간

즈음에야 입사 발령이 나왔다. 나로 인해 입사동기들이 문도

모르는피해를보았던것이다.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해, 부산지점의 업 현장에서 3개월간

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서울 본점 업 부서에 배속되었다. 처

음에는 해상운송계약 실무와 함께 해상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

지만, 차차 화물사고에 대한 클레임, 선박보험과 P&I 보험

의 업무만 맡게 되었다. 당초 이런 업무를 같이 담당하던 선배

분들이모두회사 업의꽃으로여겼던순수한계약실무쪽을

선호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신입사원이기는 하 지만

법대를 나왔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해상법과 해

상보험에 관한 업무는 내가 도맡게 되었다. 거기에다, 마침

1967년 5월로 예정된 브뤼셀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심의할

1924년 선하증권 조약의 개정안(비스비 규칙)과 1910년 해난

구조조약의 개정안, 1926년의 해상우선특권ㆍ저당권 조약에

대치할신조약의초안및새로채택할여객수하물운송 조약과

건조선 등기조약의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업자 내지 선주

측 견해를 반 할 정부의 방침을 마련하는 일이 내게 주어졌

다. 이 일은 외무부로부터 당시의 교통부(해운국)으로, 교통부

에서 한국선주협회에 떠넘겨졌던 것이었다. 선주협회는 우리

나라 해운산업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던 대한해운공사에 이를

넘길수밖에없었던것이다.

이러한일을담당하게되었다는것은내게여간보람찬일이

아니었지만, 기초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막상 일을 처리하

는데참고할만한 문헌이나자료를어디서어떻게찾아야할지

그저 난감하 다. 언뜻 모교의 상법 교수님을 찾아가면 무슨

좋은 길이 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서울 법대 무애 서돈각 교수님을 찾아갔다. 그때의 내 발걸음

이 훗날 무애 선생님의 연구실 문하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66년 5월의 어느 날 강의실에서 나오시던 무애 선생님을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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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기 짝이 없다. 격세지감이 들 뿐이

고고마운마음이가득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업적을 내

고한국해법학회를중심으로정기적으로학회지를출간하는

등 해상법에 관한 학문분야가 뚜렷하게 형성되면서 산학협

동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충실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여러가지우여곡절이없을수없었다.

가장 힘들고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문제는 기성 법조계의

해상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법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

는작업이었다. 많은 민법및상법등의대가인교수나재조

및 재야 법조인들은 해상법도 다른 분야와 동일한 사법 분

야이므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각종 해상계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나 권리

의무는 다른 민·상법상의 그것과 다른 점이 없이 대인적,

평면적이므로 민·상법에 관한 이론과 지식으로 충분히 해

결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근본관점이틀렸을뿐만아니라해상법의자

주성, 독자성및특이성을모른다는뜻이아닌가. 한예로내

가해상채권채무관계가그렇게대인적이고평면적이아니라

우선특권의 자동적 설정 등으로 인하여 항상 입체적으로 다

루어야 함을 지적하면 거래안전을 해치는 우선 특권제도는

폐지해야한다고열을올릴뿐, 세계적으로 6천년이상발달

하면서사용된특수담보제도를이해하려는노력이없었다.

또한 근대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해상법상 각종 책임제한제도나 상사과실 및 항해과

실의 구별 또는 항해과실 면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다. 나아가서 우리 해상법의 상당수의 조문이 기본적

인 해상관계의 조약을 번역하여 국내법화한 것이므로 그 해

석에는 국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일치

된해석을해야한다고주장하면금방국익이나나라의자존

심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법무부의 해

상법개정위원회에서토론하는과정에서도일어나곤했다.

그러나 한국의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차 해상법과 보험법에 관하

여 국제적 안목 있는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신

의 발달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곧

해운실무나 해상보험에 미치는 향을 즉각 검토하여 신속

하게 법률적 견해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빈번해진 것은 물

론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이제 학계나 실

무계를 망라하여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수준도 높

아지면서 전공자의 수가 증가함은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해상법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체계라

고 한정하지 말고 좀 더 그 외연을 넓혀가는 종합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강단에서 가르칠 때에 상법전

제5편의 조문의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제통상거

래에서 해상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아주 거시적으로 보

면서 종합적으로 가르쳐왔다. 첫째, 화물의 장소적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육상, 철도, 해상 및 항공운송이 있지만 운

송수단별로 기업위험이 다르므로 가장 역사가 오랜 해상활

동에서 법체계가 먼저 발달하여 최근의 항공운송법 형성에

직접적 향을 준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항공법 체계를 해

상법 체계와 비교해가면서 나란히 가르쳤다. 둘째, 선적 후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금융을 일으키는 과정의 법리는 생산

자가 신용장을 수령하여 각종 수출금융을 일으키는 경우와

짝지어서 강의하 다. 셋째, 적하보험에 관한 법리를 선체

보험에 관한 법리와 묶어서 통합된 해상보험에 관한 법리를

해상법의 범주에서 종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선박금융법리도 다른 담보법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가르치면서 한국 담보법체계의 외연을 넓히고 체계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새로운 담보방법이

창조 또는 발전되는 현실을 직시하면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하는 담보법에 선박금융법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가 있

기를 희망한다. 다섯째, 보다 근본적으로 해상법을 상법전

제5편의 전문적 틀 속에 묶어두기보다 좀 더 넓게 국제통상

거래체계의 주류로 편입시키는 시도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

한다. 해상실무의 특이한 몇 가지 기술적 제도, 예컨대 해난

구조나 공동해손 등의 부분을 제외하면 중심이 되는 해상실

무는 수천 년 동안 각종 국제거래의 특성을 가득 담은 중심

법체계 기때문이다.

해상법공부단상
굃굃 均均 成成

(한국외국어대학교명예교수,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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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사고이다. 이는 그 전해 국ㆍ프랑스 근해에서 발생한 초

대형 유조선‘토리 캐년호’좌초사고의 국내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1967년의 토리 캐년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

한 해상오염의 방제에 관해 국제적인 공법 체계와 함께, 선주

의오염손해배상책임내지피해자에대한일련의보상법제가

확립되었다(연안국 개입 조약·민사책임조약 등). 우리나라의

천지호사고는그러한법제를위한국제적인입법작업이한창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에 발생한 사고 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우리나라의기존법규에따라처리해야했다.

천지호에서 유출된 유류는 다도해 연안의 어장과 원근의 청

정해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 외에 해상을 뒤덮은 유류를 제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당시의 상법에 의

한 선주책임제한(유한책임) 제도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했

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선주의 P&I 클럽에 대한 보상청구권

의유무내지범위가결정되는것이었다.

당시 상법상의 선주유한책임 제도는 1924년 조약에 따른 이

른바 병용주의로, 널리 유류오염 손해를 포함하여 물적 손해에

대한선주의배상책임한도액그한도액산출에관한사고선박

의 매 기준 톤당 15,000원이었다. 기준톤수가 4,000톤을 조금

넘는 천지호의 경우 선주의 책임한도액은 6,000여만 원에 지

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기대와 정서에

서 너무 동떨어진 저액이었던 것이다. 실제의 손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안일하게 법규

를들먹여손해배상관계를결정하겠다고나서도될사회적ㆍ정

치적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불감항 등

선주의책임제한권배제사유 다든가, 해상유류제거비용에대

한 선주의 부담은 책임제한의 대상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든가하는법리구성으로, 상법에의한선주의책임한도액은아

예도외시하고해결책을모색하여야만했다. 이사건은결국소

송 사건화하여 법원의 고뇌를 반 한 제2심 판결에까지 갔으

나, 선주와 피해자 간에 상당한 고액 배상의 합의로 사건이 종

결되고선주가부담한배상액은P&I 클럽이보상하 다.

이와같은사고의처리과정의문제는당시내겐하나하나가

모두생소하고벽으로다가오는것같이몹시두려운현상이었

다. 그러나다른한편, 새로운문제일수록그것을겪는족족내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향학열을 돋우어 주는 일이기도 하 다.

천지호 사고를 비롯하여, 해운공사에 재직하는 동안 여러 실무

를 처리하면서 많이 공부하 다. 또 국이나 일본에서 온 해

상법과 해상보험의 전문가를 만나 법이론, 그리고 실무 처리의

요령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을 터득하고 지식

을 쌓아 나갈 수 있었다. 그럴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내 처지와

동급이라고할수있는 국이나일본사람과 비교하여내실력

이너무초라하다는것을점점깨달아갔다.

그러는중에은근히내안의학문적호승심과모험심이발동

하 다. 이리하여 1970년에 들어 대학원 진학을 하고 해운공

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

임을 하 고, 이어서 상장기업인 해운회사의 상근감사로도 있

어보았다. 먼저, 내 제도권학계진입이늦었다고지레안달하

여 그걸 벌충할 수 있는 재빠른 길이라고, 구미나 일본은 물론

이고 필리핀ㆍ타이 등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해상법 문헌ㆍ자

료를 대책 없이 마구 욕심내어 수집하 다. 그 중 백에 하나도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채, 지금은 그저 그로 인한 가족 생계

의타격과함께특히재외친우·지인들의 고단하 던 추억속

에고이감추어진온정만온전히부여하고있다.

그 동안해상법과해상보험이별로인기가없었던탓으로여

기저기서 강의도‘너~무’많이 해보았다. 해상법과 해상보험

에 관한 책도 1976년의「국제해상운송법연구」를 비롯하여,

「해상법판례연구」·「신체계해상법강론」등십여권을내었다.

또 고 논문 따위도‘복합운송인의 책임’, ‘함부르크 규칙상의

운송관계’등등 수백 편을 써보았다. 그러면서 내 나름으로 해

상법의 독자적인(?) 체계를 꾸미기도 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학계에서 보낸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내 입에서 낸 말은 사라

져 한 숨 놓게 되었다. 그러나 들은 쉬 다 없어질 것 같지 않

다. 이 들은모조리보잘것없는것들이라그저부끄러움너

머 죄스러울 뿐이다. 세상일은 임사이구(굢事而懼)라고 어느

하나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허투루 할 것이 없지만, 더욱이 해

상법의 경우와 같이 지난한 학문 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거기에다 인생이 쉬 쇠하고 학문의 끝은 좀처럼 만족을

얻게 되기가 어렵다. 내 들을 두고 아둔한 내 주제에 언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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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별히 찾아뵙게 된 자초지종을 말 드리자 선생님께서

는 자상하신 여러가지 가르침과 함께 그 당시 출간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일본책 하나를 일러 주셨다. 일본 유비각(有斐閣)의

법률학 전집 중에서 석정조구(石井照久, 이시이 데루히사)의

「海商法」(伊澤孝平의「航空法」과의 합본)을 보라고 하신 것이

다. 이 책을통해해상법분야에관한국제조약의성립내지그

당시까지의 개정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내가 근근이 정리해낸 의견으로 마련된 우리나라 정부의 훈령

은급기야벨기에대사관에전달되어 그것을토대로주벨기에

대사(문덕주)로 하여금 브뤼셀 외교회의에 임하게 하 다. 나

도이일을계기로차츰해상법공부에매달리게되었다.

그 당시해운공사에서의내해상법공부는해상운송, 그리고

선박보험과 P&I 보험의법률사실로서연일벌어지는각양각색

의 현장 실무와 분쟁 처리에 효용성이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했다. 따라서 이는 해상법과 보험법 전반에 관한 해박하고 깊

이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또한 그 응용 역량

과 지혜를 터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거기에는

해운실무와 무역매매의 메커니즘 사이의 관련, 카고클레임과

해상보험관계 사이의 상호 보완 또는 대립 충돌 문제 등이 유

기적으로 어우러진 3차원 이상의 다원적 이론 체계의 온축이

강요되었다. 이들 모두가 내겐 너무 벅찬 과업이었지만, 모른

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만이라도 벗할 만하다며 억지 춘향으로

나마공부재미를붙여가는수밖에없었다.

회사(해운공사)의 도서ㆍ자료실에는 국 해사법 시리즈

(Shipping Law Series)를 비롯하여 해상운송법에 대한

Caver, Scrutton의 저서와 해운실무나 해상보험에 대한

Arnould, Templemann의 저서 등 어로 된 책과 해운실무

나 해상보험에 관한 일본 서적이 몇 권 있었다. 회사일을 처리

하는 데는 이론적 기초로 또한 실무 처리의 지침으로 이런 책

들을 끈질기게 읽어보는 것이 급선무 다. 국 책은 한 권이

수천 쪽이나 나갔다. 그 내용도 고도로 전문적인 것이어서

어 단어를 알고 문법적 구조를 따질 수 있다고 해서 그뜻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입시 때

겪은 어 독해 공부의 지긋지긋함이나 군대 기합의 무자비함

을떠올리며기약없이읽어대지않을수없었다. 내 지식이담

배씨 만큼씩이라도 늘었다면 이런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식의

독서덕분이아닌가한다.

일본책은그런대로읽고그내용을파악할수있었다. 군 제

대 직후 부산 광복동 뒷골목의 헌 책방에서 우연히 눈에 띈 일

본 사법시험 문제집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이 일본책을 읽기

위해 일본어 학원을 한 달간 다닌 덕분이었다. 해운관계 서적,

그 중에서도 해상법 책은 우리와 용어가 거의 다 같고 한자로

쓰여 있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사

다음의 토씨를 익히고 서술어 부분이 긍정의 의미인가 부정의

의미인가만 알면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심히 부끄러

운 일인데, 그동안 일본책을 많이 보아 왔지만, 요즘은 까마득

한 옛날인 그때보다 일대사전(日大辭典, 소위 日韓辭典)의 도

움없이일본책보기는점점어렵다. 가장큰이유는, 무엇보다

도 내가 일본어 공부에 노력을 안 한 까닭이겠지만, 우리나라

처럼 일본책에도 점점 한자가 덜 들어가고 문장이 문어체에서

구어체로바뀌어가고있는경향도또하나의구실이다.

무릇 법 규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은 분쟁이 생긴 경

우 그 해결 기준인 소위 재판규범 내지 재정규범(裁定規範)으

로 파악될 때다. 해상법이 나서야 될 경우의 주된 분쟁은 카고

클레임과 같은 해상운송 계약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일 것이

다. 그러나 해운실무에서는 해상위험 또는 해난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공동해손과 선박충돌

과해난구조에관한법률관계의경우이다.

선박이 항해 중에 좌초하거나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거

나 또는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해난구조와 함께 공

동해손의 성립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선박이 충돌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조선 사고의 경우는 유류오염 손해와 관련하

여 선박의 유류 유출 방지와 이미 해상이나 연안으로 유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한 조치와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의 문제

가 제기된다. 중대한 해난 사고의 경우 선주의 유한책임관계로

전개된다. 이들 문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선박보험과 P&I 보험

이개재하게된다.

이와같은여러사고처리의실무를담당하면서참으로많은

것을 생생하게 배우게 되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은 1968

년 5월전남의다도해에서발생한유조선‘천지호’의좌초ㆍ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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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30대

초반의 청년 변호사로서 해상법과 인연을 맺은 것이

어언 간에 40년에 육박하고 있으니 참으로 긴 시간이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오히려 한 순간이었다

는 느낌이다. ‘나는 아직도 시간이 무엇인지 그 진정

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면 아무도 믿어 줄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간의 의

미도 잘 모르는 바보가 지나간 세월을 더듬어 보니 새

삼 감개가 무량하다.

대학시절 고인이 되신 손주찬 교수님으로부터 해상

법 강의를 들었지만 그저 건성으로 시간만을 때웠던

것 같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시험과목의

방대함에 질려서 해상법은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서 선

하증권에 관한 것과 선주유한책임 정도를 달랑 외우고

그저 해상법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악운이 닥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만일 해상법에서 시

험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시험에서 낙

방했을 것이다. 몇년 전에 해법학회 임원회의에서 사

법시험 문제에 해상법이 반드시 출제되도록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억세게 운이 나쁜

수험생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만의 쓴

웃음을 금치 못했던 생각이 난다. 나는 사법시험이라

는 것이 법률전문가인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보다는 일

반적인 법률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해상법과 같은 고도의 전문

분야를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으니 한국해법학회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중반쯤 어느 날 런던의 한 P&I 클럽으로

부터 한 통의 텔렉스를 받은 것이 나와 해상법과의 인

연의 시작이었다. 사실 당시 나는 P&I 클럽이 무엇인

지도 몰랐고 P&I 클럽으로부터 텔렉스를 받으리라고

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참으로 당황

하게 만든 것은 그 텔렉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

었다는 점이다. 사무실 내 다른 변호사들과 논의를 하

으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다. 해상

법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첫머리 자만

으로 이루어진 전문적 용어가 몇 개씩 포함되어 있었

으니 문외한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

이다. 당시에는 고인이 되신 송정관 변호사님이 해상

법의 대가로서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하여 맹렬한 활동

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송변호사님의 상대방으로서

몇 개의 화물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해상법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는 정도 을 뿐인 상태 다. 생각다 못해 나는 할 수

없이 창피를 무릅쓰고 그 텔렉스를 들고 송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 고 흡족하지는 못하 지만 상

당부분이 해소되었다. 그 후로도 여타 P&I 클럽, 런던

과 홍콩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의 질의에 연타를 당하

면서 정말로 나는 후줄근해지고 기진맥진해졌다. 그들

도 딱한 것이 당시 국제관계 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한

국 내 법률사무소가 김흥한 변호사가 주도하던 김장리

와 내가 속해있던 김신유, 그리고 출발한지 얼마 안 된

김앤장 뿐이었으니 해상법에 대한 질의를 할 법률사무

소가 마땅하게 없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출판된 해상

법 교과서로는 도무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

기 때문에 나는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뒤지면서 해상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 헤매었으나 자료다운 자료를 찾을 수 없

었고, 약간의 일본 해상법 판례와 빈약하다고 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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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불감생의로 해상법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했다고 여

기저기서 숙덕이는 것 같다. 이를 너무 더디게 깨닫게 되어 심

히안타깝다.

지금으로서는 원시의 미명기로 치부해 버려도 좋을 이천 수

백 년 전에 여불위가 춘추를 성문에 내걸어 흠 잡을 자 하나

에 천금을 쾌척하겠다고 한 사실(史實)이나, 쇼펜하우어가 이

전에쓴서책이자작임을까마득히잊고찬탄도취경에 빠졌다

는 일화는 애꿎게도 내 수치를 무참하게 일깨운다. 어느 소설

의 주인공이 평생 공들여 이룬 작품들이 새삼스레 못마땅하여

모조리 색출해서 불살라 없애버리는 장면이 삼삼하게 떠오른

다. 하지만 그게 어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더욱

답답할뿐이다.

그래도 근 50년간 내가 해상법과 함께 한 지난날들이 뿌듯

하고 감사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대학원 진학 직후에 고 윤상

송박사님의한국해사문제연구소설립을돕고그기관지「해양

한국」에 잡 이나마 마음껏 게재할 기회를 가졌던 때가 어제

같다. 또 고 서돈각 교수님과 고 손주찬 교수님의 학은을 입고

이 분들의 휘하에서 한국해법학회를 발족시킬 때의 감격이 새

롭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 채택을 위한 외교 회의(독일), 아

시아 해사법 지침의 마련을 위한 ESCAP 해사법 전문인 회의

(방콕), 선박우선특권ㆍ저당권에 관한 신조약안 기초(起草)를

위한 IMO 법률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런던) 등에 참석하고,

또한세계적인 해상법석학들과교우할수있었던경험과법무

부의 상법 해상편 개정위원회의 실무소위원으로 개정안 마련

에동분서주하 던 일등은내가해상법무대에서사그라져갈

수록아련한위로의각광으로추억된다.

선장 출신으로 해상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신데다가 소

장학자들의 재질은 지극히 아끼면서 이들을 위해 돈 들이기는

결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을 해 주시는 한국해사문

제연구소 박현규 이사장님과 부형 이상으로 자애로우시어 내

어설프고 무례한 처신을 덮고 감싸주시는 당대 해상법 최고석

학배병태교수님의은공을잊지않을것이다.

그리고 2010년 4월 초에 우리나라 법학책 출판사상 유례가

없는 수천만의 거금을 들여 그 동안의 내 해상법 공부를 정리

한「新해상법대계」를 펴내고 호화찬란한 출판기념회까지 베풀

어 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그 때의 무

한한감격과 광을두고두고잊지않고자랑스럽게 간직할것

이다. 특히 동 연구원 원장 고 강종희 박사님은 책 모두(冒頭)

에서“……이균성박사님은무슨일에든지최고의가치를부여

해 태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정열로 최선을 다하며, 언제

나 망원경으로 무한한 우주의 신비를 헤치고 현미경으로 티끌

하나의 얼개도 놓치지 않는 생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

한이박사님의삶의모습이그대로학문적으로 온축하여본서

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본서에서는 아무리 딱딱한 문

제도 흥미를 돋워 아기자기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 생활을

철칙으로 삼았던 칸트가 칼라일의「프랑스 혁명사」를 읽는 재

미에 푹 빠져 자고 깨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경험

을 독자들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양적으로 방대

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그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 면에서 적어

도 당대 최고의 명저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독

자들이읽어해상법지식을심화해그이론과실무에정통함으

로써 저자의 노고에 보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라

고 하늘 끝간데 없이 나를 솟구쳐 높이었다. 이로써 낯 간지럼

과 낯 뜨거움이 아련히 교차하는 중에 무언가가 내 뒤통수를

내려쳤다. 세상에는 남의 빼어남을 시기해 의식적으로 모르는

체하고 칭찬에 인색한 소인배 졸장부가 득실거리기 마련이다.

그래, 눈을 하늘에 두고도 태양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제 발

등을 교묘히 등성이로 그려서 태산 고악이라고 우겨대는 세태

의 한 가운데에 내가 고꾸라져 있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

는 사람을 위해 왜 목숨을 일백 번고쳐 바치려고 하는지, 은·

금은 도가니나 풀무로 제련하고 사람은 왜 칭찬으로 시련해야

되는지의 천리를 깨달아야만 아마 겨우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 원장님이 내게는 그저 자꾸자꾸 아득히 우러러보일

뿐이다.

나아가, 내가 그동안 바라만 보고 도무지 오르지 못한 웅혼

한 해상법의 거봉을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든든한 후배ㆍ후학

들, 또한 이들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는

한국해법학회를 떠올리면 아까의 내 답답한 가슴이 바야흐로

확트인다.

오기로시작된해상법과의인연
괤괤 걤걤 相相

(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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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국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해서 5년간 승선근무를

했지만, 해상근무 체질이 못된다고 판단하고 승선 중에 시

간이나는대로당시교통부7급(지금의사무관) 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중 1971년 어느 날 본사 보험과 근무령이 떨어졌

다. 후일 알고보니태평양을건너가던중선내위생점검을

하던 선장이 당시 당직중인 내 방에 들 다가 이상한 책들

을 발견하고 본사에 보고했던 모양이다. 해운회사에서 보험

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나더러 보따리 싸들고 보험 업

하라는것은아닌지궁금해하며일단출근을했다. 업무 파

악차 과거 파일을 들여다보니 사고와 관련된 법률 검토내용

들이 파일속에 들어있는가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좔좔 흘려

쓴 문서신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는 선박안전이나 선원법 같은 기술 분야와 관련

된 부분을 제외하면 해상보험이나 해사관련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바가 없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관련되는 서적을

구입해서 중요 부분을 마침 승선 중 사두었던 구형 일제 녹

음기에 녹음해두고 시간만 있으면 마냥 틀어댔다. 당시의

상법 제5편(해상편)에는 법전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선박의

소유, 우선특권, 항해용선 위주의 용선, B/L, 충돌, 해난구

조, 공동해손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그냥 소개하는 정도

에 그쳤고 당시 이미 동남아, 미주 정기선 서비스를 운 하

고있는업계현실과는상당한거리가있었다.

선사의 법무·보험조직의 업무는 Cargo claim 처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L 사본, 인수도 협정서

(Outturn) 그리고 계산서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을 들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친절하게도 B/L 약관, 헤이그 규칙

또는 US-Cogsa의 내용이 어떻다고 선임이 설명을 해주건

만혼란스럽기만했다. 당시 NY 및동남아정기노선에서발

생하는 클레임들을 대상으로 초기에는‘B/L 약관 몇 조에

의하면’하는식으로거절하는것을능사로알고있었고, 이

른바‘Perils of the Sea’는 거절사유로 단골메뉴 다. 초

기에는 그것이 전가의 보도인양 휘둘러 댔고 또 먹혀들어가

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런 회신을 받고

잠잠하다가 반론이나 독촉도 없이‘언제까지 지급해라 그렇

지 않으면....!’하고 압박이 들어온다. 그래도 버티고 있는

데 어느 날 해외지점에서‘00날 입항하는 배 잡겠다고 하는

데 어찌하오리까?’하는 Telex가 답지한다. 결국 청구액에

다른 추가비용까지 얹혀서 달라는 대로 다 지급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전가의 보도 사용은 계속

되었다. 무식하면용감하다고했던가.

Cargo claim을 처리 할 때마다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

스비 규칙, B/L 약관 등을 나름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이

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아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지나다가 Canada의 William Tetley 교수가 저술한

「Marine Cargo Claims」라는전문서적을 국에서구입하

여 들여다보았다(지금은 복제판이 많지만). 한번 읽어보아

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두 번 읽어보면 혼란 그 자체

다. 그러다가 해사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사

건이 터졌다. 1968년 5월 17일 Bunker-C유(7,377톤)를

적재하고 울산을 출항하여 인천으로 항해 중이던 천지호(총

톤수 5,242톤)가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암벽과 충돌, 기름

약 2,000톤이 유출되어 서남해안 청정해역을 크게 오염시

켰다. 당시선령 23년이었던본선은국 대한해운공사소유

로노후로해체처분을위해대기상태로있던배를최소수

리를 거쳐 석유공사의 기름 수송을 위해 설립된 대한유조선

사(KSC의 자회사)에 나용선되어 운항 중이었다. 선박의 보

수 유지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다. 사고 직후 P&I 클럽과 협

의하여청소작업과선체구조작업을병행하는한편책임제한

액의 공탁 등이 이루어졌고, 진도·신안·완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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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일본 책 몇 권 그리고 미국에서 출판된

GILMORE의「THE LAW OF ADMIRALTY」가 고

작이었다. 국내의 판례는 불모지나 다름없었고, 몇 개

있는 것도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었다.

지금은 웬만한 로펌과 법원도서관 등에 풍부한 외국의

자료와 판례 등이 비치되어 있고 국내의 판례도 상당

히 축적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해상법 관련 자

료와 판례 등의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나는 어 실력이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니 외국으로부

터의 질의에 대한 결과물을 얻기까지 시간적인 비효율

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다. 나는 사무실에서 더 이상

해상법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떼를 써보기도 했으

나 누군가는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당시 법률에 대하여는 나도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젊

은 패기에 하늘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던 때 는데 해

상법 관련 업무를 접하면서 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지고 좌절과 상처를 입었다. ‘해상법이 도대체 무

엇이길래 내 앞에 우뚝 선 벽이 되어 나를 이토록 괴롭

히고 있단 말인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법률

가이기를 포기하리라.’오기가 부 부 내 마음 속을

헤집었다. 나는 그 때부터 해상법 교과서와 논문들을

뒤져 읽어대기 시작했고, 선박의 구조와 운항에 관련

한 책들, 해상보험에 관련한 책들, 해상법 관련 국제조

약들, 무역에 관련한 책들, 관세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등등을 닥치는 대로 정신없이 읽어대기 시작했으며,

틈만 나면 어를 익히고자 용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기로 시작된 해상법과의 인연은 그 후 변

호사로서의 나의 업무 중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던 것

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해상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던 것은 그래도 잘한 일 중의 하나 다는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은 무역

계약(신용장 포함), 해상보험과 더불어 국제무역을 떠

받치는 3대 지주의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

고 사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라면 반

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짧은 지면에 변호사로서 해상법 관련 업무를 취급하

면서 겪었던 이런 저런 사연들과 에피소드를 어찌 다

이야기 할 수 있으랴. 나는 거의 대부분 선주들과 P&I

클럽을 대리하다 보니 거의 맨날 패소만 하는 입장이

었고, 선주의 책임제한과 면책 등에 대해 몰이해를 넘

어 적대적이기도 했던 일부 법관들, 법원과 중재인들

의 열렬한 애국주의, 새벽 3-4시 경에 빈번하게 집으

로 걸려오는 국제전화, 입원 중인 어느 의장 중재인으

로부터 거의 노골적으로 병문안을 오라는 전화를 받고

모욕과 구토를 느꼈던 사연 등등... 주마등처럼 내 머

리를 스쳐 지나간다. 어느 법률 분야든 힘들지 않은 분

야가 있으랴만 해상법 변호사, 그 중에서도 선주를 대

리하는 변호사는 특히 좀 더 고달팠던 것 같다. 내가

해상법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려웠던 분야가 몇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했던 것은 정기용

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판

례가 엇갈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학설이 대립하며 국내

판례는 결론이야 어떻든 아직도 선박임대차에 관한 조

항을 유추 적용한다고 하니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학설과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정기용선의 경우 선박의 관리와 항해기술

등 선박에 관한 사항의 행위 주체는 선주이고, 화물의

선적, 양하 및 선하증권 등 상업적 사항에 대한 행위

주체는 정기용선자임이 본질상 명백하므로 각 행위의

주체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면 명백하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이 과 어울리지

않은 사족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해상법 변호사라면 시

달리고 있을 것 같아서 그저 슬쩍 한번 건드려보고 싶

었기 때문이다.

해상법 변호사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겪었

던 약간의 이야기가 두서도 알맹이도 없이 지면만

채운 것 같다. 한국해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어

본다.

해상법50년
尹尹 敏敏 鉉鉉

(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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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무서

비스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미흡했던 것 같다. 법조계를 포

함, 해운계 밖에서 해운의 실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변호사들 역시 별로 뛰어들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

했던것도이유가아닌가싶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무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인식부족은그 이후에도크게달라지지않았던것같다. 몇

년 전 해상법 개정 공청회에서(해운계 관심사는 책임제한

한도 상향조정이었다) 패널 옆자리에 있던 한 부장판사가

“해운회사들이 사고를 내놓고도 돈을 안 물어 주려 이리 빼

고저리빼곤한다. 혼을내주어야한다.”라며해운회사들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해서 알아

봤더니포워더와대형정기선사들을동일시하고있었다.

1997년에 Lloyd’s List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보험과

운송 관련법 세미나가 있었다. 당시 소공동 해운센터에 있

는 대형 로펌의 모 대표변호사와 함께 참석해서‘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National P&I Club’이

라는 주제로 당시 구상 중이었던 Korea P&I Club 설립 문

제에관해발표를한바있었다. 발표가끝나자한국 P&I 설

립을 못마땅해 하는 국계 P&I 클럽의 인사 한 명이‘한국

에 P&I 클럽을 설립하더라도 한국에 해사법 전문가가 없으

니 어차피 해외에 의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 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수의 해

사전문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며 해외에 가서 연수 중인 변

호사들도 다수 있으니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

지만선뜻수긍하려들지않았다.

그 후“한국 P&I 클럽 설립”이라는 구름 잡는 발상(업계

에서는 그렇게 표현하 다)을 진행하다 보니 보험업법의 적

용(설립자본금 300억 원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설립

근거법이필요하게되었다. 법도알고 P&I 보험이라는특성

도 알아야 했지만 현실은 이런 구색을 갖출 여유를 주지 않

았다. 설립준비작업 동안 외항해운업계의 외면으로 명실상

부한 조직도 없었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전무하 기 때문에

나누어서 누구는 북치고 누구는 장구치고 할 형편이 못되었

다. 상호보험료(Mutual premium)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일본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가져다가 고정보험료(Fixed

premium)제로 시작해야 하는 한국 P&I 클럽의 설립 근거

법으로 각색하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준비과정이라면 당연

히 법을 기초하는 작업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자문료를 지급

해가며준비할형편이못되었다.

무식해도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지, 실천이 가능한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가감 첨삭을 한

다음, 과거의 안면 하나에 의지해서 염치 불구하고 당주동

근처에 있는 지인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그것

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당시 P&I의‘P’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도 모르는 부처와 설립을 추진하다 보니 법조문이 너무

길다거나 복잡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늘렸다 줄 다 하 으

니 자문을 해주는 분도 딱하게 보 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자문료 한 푼 들이지 않고“한국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법”

이란 것을 뚝딱 해냈지만 지금 생각해도 말없이 자문에 응

해준‘K’변호사에게미안하기짝이없다.

과거해상보험을포함한손해보험업계의입장은보험사고

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는 식이

었다. 선박, 화물 등 해상보험의 경우 한때 국내 보험 물건

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잠가두고 어느 손해보험

사가 인수를 해왔든 10여개 손해보험사들이 일정 합의에 따

라 나누어 먹기 식으로 분산 인수하 기 때문에 적어도 해

외 보험사와의 경쟁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당시에는 선

박, 적하보험이 손해보험사의 주력 사업이었고 해상업무부

서가 보험회사 내부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가장 잘 나가는 부

서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른바 논-마린 분야가 급

성장하면서 해상부문은 매출 기준으로 많아야 2~4% 선이

라고하니문자그대로격세지감이다.

로벌화의 흐름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과 함께 완전 경

쟁체제로바뀌게되었다. 최근 IUMI의발표에의하면마린

마켓이 공급과잉으로 16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고 한

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거처럼 보험금은 지불하고 후일 보

험료로 되받으면 된다는 식의 언더라이팅 원칙만 고수하며

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보험업계

도 보험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캠페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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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도해 주변 어민 수백명을 대표하여 해당지역 어업협동

조합들은선주와나용선사를상대로유류오염손해배상을청

구하 다.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원판이라고나할까. 이 사건은당시손해의크기로볼때국

내에서 발생한 최대 해난사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거쳐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기까지 거의 7년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불가항력과 면책, ⒝ 발항 전 감항능

력 확보, ⒞ 책임제한, ⒟ 소멸시효, ⒠ 선주와 나용선자의

책임관계, ⒡ 수산물 손실가액의 산정 등이 법원에서 다루

어지면서 당시 해상편의 한계를 조명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고, 일천한 본인에게도 해사법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것인지깨닫게하는사건이었다.

당시 각종 사고 관련 파일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뜯어 내기도 하며 그냥 외워댔지만, 해외 화주들로

부터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해난사고가 나면 참고가 될 지침

서는 찾기 힘들었고, 서둘러서 원서라도 들여다보지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감을 잡지 못하기 일수 다. 국내에서 출

간된 참고서적들을 보면 주로 증기선(steamship)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서적들을 토대로 저술된 것들이 많았고,

국어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특수용어들이 들어있는가 하

면, 심지어 어떤 해설서에는 도선사를 배가 입항하면 조그

만 선박(예인선을 의미)을 몰고 가서 밧줄로 큰 배를 묶어서

끌고 들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했

다. 지금도 국에서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는「Fairplay」

지에는‘Maritime Law Review’라는제목하에해사관련

각종 이슈들과 관련 판례들을 소개, 해설하는 칼럼이 있었

는데 60년대 중반부터 20년 이상을 모아보니 이 또한 돈으

로살수없는귀중한자료가되었다.

이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시기에 1978년 UN해상물품

운송조약(함부르크 규칙)과 1980년 복합운송조약 채택회의

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경지점을 통해서 상당한 자료를 확

보해서 준비를 했지만,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단시간에 쉽

게이해할리가없었다. 당시회의장안에있는 Book/docu

ment center에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변호사들이 최근에

준비한 해사관련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이 비치되어 있었는

데, 이들 자료들은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현안들까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번쩍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더구나 가격도 저렴해서 어지간한 자료는 페

이지 수와 무관하게 건당 미화 5달러를 넘지 않았다. 마구

사들이다 보니 돌아올 때 가방이 서류들로 가득 차 공항 체

크인시중량초과로항공사에사정을하기도했다. 당시 회

의장에서 만났던 일본 成溪大學의 타니가와 교수나 노르웨

이의 쉘빅 교수 등 해사법 전문 학자들이 시장의 동향과 미

대륙횡단 DST(Double Stack Train), 최신 컨테이너 터미

널과 관련된 Infrastructure, Superstructure 등 육해공을

망라한 최신Door-to-door 물류 시스템 전반에 관해 폭 넓

은이해를가지고있음을보고깊은인상을받았다.

운송을 제외한 타 해사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

서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런 저런 이유로 70년

대 중반부터 매년 1회 이상은 런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출장비를 쪼개서(당시에는 출장비가 현금, 정액제

다) Witherby 등 해사관련 전문서점에 들려 주머니 사정

이 허용하는 대로 서적들을 구입해왔다. 그 후 문제가 터질

때마다 實事 對照를 해가며 사고를 처리 하다 보니 조금은

‘감’이라는 게 잡혔다. 충돌, 화재, 좌초, 오염 등 대형사고

가 발생했다는 긴급전화나 Telex를 받으면 당시 사주에게

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심 실습할 기회라 여겨싫지 않

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해상에서 동일한

사고란단한건도없다는사실이다.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해사법 분야에서 활

동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 한국선박이 한국

/일본 주변에서 충돌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 처리는 해외

P&I 클럽들이 주도하 으며, 장소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P&I 클럽들은일본변호사를추천했다. 당시일본의해사부

분 전문 로펌으로는 Brown Moriya와 Mclvor Kauffman

이 쌍벽을이루고있었을때로, 충돌 양측을두로펌이나누

어맡아처리하곤했으며당시 Brown Moriya 변호사는머

리가하얗게센노익장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해운, 조선, 보험 등 해사분야의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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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다. 특히 P&I 클럽들은 선행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

서고있다.

적절한 비교일지 모르겠으나 법무나 의료 서비스는 이용

자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가치나 중요성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최근 웰빙바람의 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질병 치료

그 자체 보다는 예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각종 매스컴들

은 웰빙, 건강 유지 또는 질병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

램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

심이 사전관리 쪽으로 바뀌면서 의료기관 역시 그 추세에

부응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즉 서비스의대상을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분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원치

료나수술등사후관리로대처하고있는것이다.

바다를 무대로 하는 사업은 단순히 해난사고의 리스크 뿐

만 아니라, 선박의 발주와 매각, 대량화물 확보, 선박의

용·대선, 공동운항 등 주요 경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운의 국제성 때문에 거래상

대의 신상, 신뢰도, 재정 능력 등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는 Counter party risk까지 나타나 애매한 선사들까지 곤

욕을치루고있는실정이다. 

동물원에가면우리안에갇혀있는호랑이를볼수있다.

맹수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방객들이 원하기 때

문에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유의하면서 사육하고 있다. 그러

나 문제는 문고리가 열리거나 울타리가 허술하여 자칫하면

우리를 탈출할 수 있고 탈출하게 되면 인근 행인에게 위해

를 가할 수도 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즉 리스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2중

잠금장치, 탈출시 자동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1단계 대

책을 수립하고 혹시 탈출 시에 대비하여 이중 울타리 설치,

그물망이나 마취 총 준비 등 2단계 관리대책을 갖고 있다.

그래도 탈출해서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동물원은 적

법 절차를 거쳐 상대에게 배상을 하는 것(3단계 관리)이 순

서가아닌가싶다.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리스크라고 한다면

불투명한 상대와 전기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상기업주에게는 이 또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장래에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임에 틀림없다. 우

리 속 호랑이에 대한 1, 2단계를 사전 관리라 하고 3단계를

사후 관리라 한다면 어느 단계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일까?

해사법 분야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이미 산업분야에서 요

구하는 법적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

로 성숙해 있다고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서비

스가 주로 사후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 기업의 입장

에서할수있는역할은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별로생산

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법이나 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법무 리스크라 한다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후 관리보다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전 관리,

즉 예방 법무라고 하겠다. 해운을 포함해서 한국해사 산업

의 규모도 과하다고 할 정도로 거대화 되다보니 현재 해사

기업들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법무서비스의 가치

를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적, 선행적 관리에 더 우선을 두고

있다.

해운사 등국내해사기업들의 In-house lawyer 채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복수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는 회

사도 있다. 채용의 주 목적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각종 법률행위에 잠재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

에 파악하고 선행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기존의

법무서비스가 보험과 연계된 사후관리 위주 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경 활동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우선을 둔 선행적 법무서비스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아닌지.

며칠 전 신문에 금융계에서 CRO(Chief Risk Officer)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융합이라고 했던

가, 해상법 50년을 맞아 우리 해사산업 전반에 걸쳐 해사법

전문변호사들이 CRO로활동하는날들이빨리왔으면하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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